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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박 광 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국가의 ODA 수행체계와 법적 기반
❍ 수행체계

- 주요국가의 ODA에 대한 관리, 집행하는 구조적 방식에서 차이점 
등이 있음

- 개발협력체제는 필연적으로 국내 정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주요국가의 ODA의 수행체계는 다양함.

❍ 법적 기반
- 대외원조 프로그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상세한 법률

제정하는 국가(미국,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일본 등)

- 특정한 입법 없이 세출예산입법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정부 또는 
기관의 일반적인 정책과 전략으로 원조업무를 시행하는 국가(네델
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

❍ 주요국가의 ODA법제
► 미국

- 미국 정부에는 전반적인 공적개발원조(ODA)법이 없으며 별도의 
ODA 예산도 없는 바, 1961년 대외원조법(FAA:Foreign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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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f 1961)이 미국의 대외원조 시행관련 제반 법적 요건
(statutory requirement)을 포괄하고 있어, 미국의 개발원조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법은 매년 수정되고 
있음.

► 벨기에
- 벨기에는 1999년에 제정한 국내법제에 기반 하여, 2001년부터 원

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파리선언에 부합하는 정책조율 및 조치
를 취한 성과를 갖고 있음.

- 벨기에는 1999년 ‘벨기에국제협력법’ 제정을 통해 개발협력의 법
적 인프라를 확보함.

- 2000년대 벨기에의 연방공공기관의 개혁에 따라 2003년에 개발협
력총국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에 국제무역및개발협력부
를 연방외무부 내에 신설, 이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대
외원조를 꾀하고 있음.

- 벨기에 원조체계는 연방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었으나, 2001년 7

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 지방정부에게 일정한 권한을 배분하면
서, 특성화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유기적인 원조체계를 모색하
고 있음. 

- 벨기에는 국제무역및개발협력부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의 원조체계 및 정부 간 직접협력과 NGO 등의 사적 단체에 의한 
간접협력 등 모든 원조체계를 일관성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
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벨기에는 2003년까지 무상(grants)원조는 외교부(1999년 대외협력법
에 근거)가, 유상(soft loans)원조는 재무부(1997년 대외재정지원 행
정명령-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은 행정 결정)가 별도로 관장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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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대외재정지원 행정명령을 개정, 유상원조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고 2004년 예산부터 유무상 원조를 외교부 예산으로 편입
시켰음.

► 스웨덴
- 국제개발을 위한 스웨덴의 정책(Shared Responsibility: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PGD) 법안은 2003년도에 승인되었
으며, 현재 스웨덴의 개발협력의 초석이 되었음. 동 법안을 통해
서 스웨덴은 국제적 개발을 위한 통합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첫 번째 DAC 회원국이 되었음.

► 스페인
- 스페인의 개발협력법은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개도국에 대한 

직접적 혹은 다자간 기구를 통한 모든 원조 및 지원활동에 적용
을 명시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2002년 및 2003년 효과적인 ODA체계 확립을 위해 

국내법제의 정비하고, 원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파리선언에 부
합하는 정책조율 및 조치를 취한 성과를 갖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2002년 ‘연방개발협력법’ 제정 및 2003년 개정을 통
해 개발협력의 법적 인프라를 확보함

- 위 법제를 통해 개발협력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외무부로 집중시
키고 그 시행을 위한 기관으로 정부가 소유하는 유한회사인 오스
트리아 개발청을 창설함.

- 오스트리아 원조체계는 수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정부부처 중에서
도 8개 부처에 집중되지만, 효과적 운영을 위해 외무부,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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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청이 주도하도록 짜여 있음.

- 오스트리아는 개발원조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개
년 개발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 법률의 미비와 한계를 보완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외무부와 재무부과 협력하여 준비하는 ‘3개년 개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원조대상과 분야 및 채널을 확정하며, 

그 준비 및 승인과정에서 공공여론을 수렴함.

► 일 본
- 2003년 8월, 일본 정부는 1992년 ODA 헌장을 개정함. ODA 헌장 

개정의 목적은 ODA의 전략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2006.4월 해외경제협력회의 설치, 2006.8. 다자 및 양자 차원의 
ODA 업무를 총괄할 외무성 국제협력국 발족, 2006.11월 “독립행
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일명 JICA법) 개정안국회 통과(발효는 
2008.10) 등 ODA 체제개편이 순조롭게 진행

질의사항
❍ ODA 추진체제의 개선과제에서 ‘결과중심의 관리체제 강화’ 부

분이 있는데, 현재 단기 평가 중심의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관리체제
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 현지사무소에 신규사업 결정권 강화 및 적절한 예산관리 : 본부
에 승인권을 두는 조건으로 전결권 확대하다보면 관계기관은 실적을 
위해 수원국에 대해 구속성 원조를 강화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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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최근 국제개발원조와 관련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원조효
율성의 문제이다. 더불어 이러한 원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
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라 함)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 원조의 비구속화 촉진이다. 우
리나라는 OECD DAC에 가입하면서 향후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를 위
한 기본계획을 준비한 바 있으며, 2009.11에 OECD DAC에 정식회원
으로 가입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선진 DAC회원국들로부터 
비구속성 원조비율의 확대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에 비구속성 원조의 개념과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
고, 이러한 개념이 실제 우리나라의 원조담당기관의 원조업무 수행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와 발
맞추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을 비롯해, 우리나라 원조기관의 조달관련 
규정이 어떻게 새로이 정비되어야 하는 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의 개념 및 현황

1. 개 념
1961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라 함)가 만들어지면서, OECD 회원국 원조노력의 효과제
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는데, 그 논의 중 중요 테마가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의 확대였다. 1972년 OECD DAC는 원조재원에 대한 
조달처의 범주에 따라 원조를 비구속성(Untied), 부분적 구속성
(Partially United), 구속성(Tied) 원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는데, 구속성 
원조란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와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관을 제공하면서 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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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
록 제한”하는 조건부 원조이며, 비구속성 원조는 위와 같은 조건이 없
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가 조달처가 되는 경우이고, 부분적 
비구속성은 위의 두 형태가 결합된 것으로 조달처를 지역개발기구의 
표준절차를 따르는 회원국 또는 공여국에 제한된 수의 특정 국가로 
제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1)

결국, 비구속성 원조는 원조가 진행 중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모든 국가들로부터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여국
(donor country)으로부터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도록 제한이 
된 원조형태인 구속성 원조(tied aid)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2)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
국 물품 및 서비스로 원조를 집행하는 형태의 구속적 원조가 수원국
의 경제발전을 왜곡시키고 수원국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우려3)를 
서로 공유하면서 수년에 걸친 논의를 통해, DAC는 수원국들 중 최
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이하“LDC”라 함)에 대하여는 원조자
금을 지원받아 물품 및 서비스를 조달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속성이 없는(untied) 개발원조를 원칙으로 하는 2001.4에 권고
안(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LDCs and HIPCs)4)을 
공표하였고, 이 공고안은 2006.3에 수정안5)을 거쳐, 2008.7에 새로운 
1) 김은미 외, 선진원조기관의 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현황과 KOICA의 대

응방향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10.5, 38쪽.

2) 관련 원문은, “Since its creation in 1961,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has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ts Members’ aid 

efforts. One major issue has been whether aid should be freely available to buy goods 

and services from all countries (that is, “untied aid”), or whether aid should be 

restricted to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from the donor country (that is 

“tied aid”).”<http://www.oecd.org/about/0,3347,en_2649_18108886_18464891_1_1_1_1,00. 

html> 참조.

3) 김은미 외, 앞의 책, 38쪽.

4) 25 April 2001, DCD/DAC(2001)12/FINAL

5) 15 March 2006, DCD/DAC(2006)25 & DCD/DAC/M(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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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명
비구속화 비율

Untied aid ratio모든 개도국 
대상

최빈개도국 
대상

비최빈개도국 
대상

룩셈부르크 100.0 100.0 100.0 100.0

영국 100.0 100.0 100.0 100.0

노르웨이 99.9 100.0 99.9 99.9

스웨덴 98.2 96.5 98.8 98.4

호주 95.8 97.6 95.1 96.7

아일랜드 95.1 100.0 89.2 96.6

벨기에 92.3 99.7 86.6 94.4

프랑스 89.8 87.9 90.3 92.8

덴마크 87.6 94.0 83.5 92.2

스웨덴 86.3 97.0 83.1 91.6

핀란드 84.9 97.5 75.3 90.7

뉴질랜드 84.7 81.3 86.3 87.8

네덜란드 77.8 98.9 70.5 85.6

공고안6)으로 공표되었는데, 2008.5부터는 DAC에 의해 비최빈국이지
만, 고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이하 “HIPC”라 함)인 
경우로 까지 비구속성 원조원칙이 확대되었다. 

2. 현 황
<표 1>에서 보면, 선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OECD DAC 회원국들

은 상당히 비율의 비구속성 원조를 살펴볼 수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는 비구속성(언타이드) 원조가 확고히 정착하여 DAC 회원국 평균(‘07

년) 비구속성 원조비율은 약 76%이다. 

<표 1> 2007년 DAC 회원국 비구속성 원조 비율

6) 25 July 2008, DCD/DAC(2007)41/REV1 & DCD/DAC/M(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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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명
비구속화 비율

Untied aid ratio모든 개도국 
대상

최빈개도국 
대상

비최빈개도국 
대상

오스트리아 76.1 90.0 75.4 82.5

일본 75.2 86.3 72.5 77.5

독일 73.2 80.1 72.0 81.9

캐나다 68.8 84.9 59.5 75.1

스페인 66.5 75.7 65.3 77.6

미국 62.9 74.8 58.5 66.8

이탈리아 52.2 52.5 52.2 83.5

포르투갈 38.2 91.1 23.6 64.2

그리스 12.6 86.7 3.5 56.5

평균(EC 

제외)
76.0 86.0 72.8 82.1

* 자료출처: OECD CRS database

반면, 우리나라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24.7%(’07년)에 불과하여 
국제동향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표 2> 2007년 DAC 회원국 대비 한국 비구속성 원조 비율

2007년 전체 최빈국 고채무빈국
DAC 평균(%) 76.0 86.0 n/a

한국 양자원조(%) 24.7 19.9 18.8

무  상(%) 26.1 18.1 7.5

유  상(%) 24.2 20.2 20.4

* 자료출처: OECD CRS database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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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 DAC 비구속성 원조 권고안에 따른 
  비구속성 원조 실시 목적 및 비구속화 추진시
  고려사항7)

DAC의 비구속성 원조 추진의 목적은 개도국과의 조화롭고 효율
적인 파트너쉽의 구축, 개발원조상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 
강화, 원조 효율 제고를 위해 비구속성 원조 증대를 요구하는 수
원국과 기타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 국제경제에의 융화를 증
진하려는 수원국의 폭넓은 노력에 기여 등이다.

한편, 이러한 비구속성 원조 추진시 효율성, 정직성 및 투명성과 함
께 원조 관련 조달에 있어 수원국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동 제도
의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며, 수원국에서의 역내 조달 비중의 제고 또
한 공동 목표이다. 다만, 이러한 비구속성 추진시 DAC 회원국의 재량
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고지를 행하며, 

타 회원국이 동 권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구속성 원조에 관해 더 많
은 정보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신속에고 명확하게 이에 응해야 하
고, 이러한 정보는 DAC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7) 25 July 2008, DCD/DAC(2007)41/REV1 & DCD/DAC/M(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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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간 이행평가 보고서의 평가 항목8)

매년 DAC는 회원각국의 비구속성 원조 추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비구속화 권고가 ODA 실행상 양, 질, 방향성에 미친 영향 산정
기술협력투자 및 식량원조와 관련된 회원국 정책의 확립
DAC 회원국간 공동협력을 증진하는 측면에서의 동 권고 이행상
황 검토
비구속성 원조에 대한 DAC 회원국의 조달 관행 및 경향 파악
수원국 지역에서의 조달능력을 제고하고 원조 관련 조달시 수원

국 지역 기업의 접근성이 제고되었는지 평가 

5. 2008년 DAC 비구속성 원조 권고안에 따른 
  비구속성 원조 실시의 범위 

2008년의 DAC 비구속성 원조 권고 수정안은 비구속성 원조 실시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8) 실제 연간보고서 부록 내용의 검토를 통해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 양자개발원조의 구속성 정도(구속성/비구속성 각각의 비율과 전체 ODA에서 
기술협력이 차지하는 비율), 전전년도 양자적 LDCs 개발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전체 양자적 LDCs 개발원조에서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 2002년 이후 전
년도까지 LDCs에 대한 ODA 계획의 DAC 공고란 공표(공고 전체 금액 및 공고 횟
수), 2003년 이후 전전년도까지 개발원조 조달계약 요약(전체 금액 및 공고 횟
수), 전전년도 채결된 개발원조 조달계약의 지리적 구분(공여국, 기타 비 DAC 

회원 OECD 회원국, LDCs를 제외한 개도국으로서 HIPCs, LDCs 국가 등등의 각각
의 국적 공급자가 체결한 계약의 총액 및 횟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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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DAC 비구속성 원조 기준(2008년의 DAC 비구속성 원조 권고)

실시대상 제외대상

투자 프로젝트 : 건축, 기자재
  - 10억원(SDR70만)이상
 

물자지원 : 10억원(SDR70만)이상

개별 IRTC 사업 : 1.9억원 (SDR13만) 

이상
  - 개발조사중 기초 실시설계, 특정 

사업 관련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
립 등)

상기 ~ 항목 관련 LDCs, HIPCs 

국가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구속화 권고

현금 지원(비구속성 원조로 간주)

  - 긴급구호 및 그 밖의 목적 현금지원

NGO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지원
  -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비구속성 원

조로 간주

FTC(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협력
(연수, 

    봉사단, 전문가)

  - 개발조사 사업 중 타당성 조사 및 
대규모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종합계획 

  - 개도국 개발 관련 연구
  - 기술협력(TC) 프로젝트

Food Aid(식량원조)

행정성 경비

* 자료출처: 25 July 2008, DCD/DAC(2007)41/REV1 & DCD/DAC/M(2008)5 / KOICA

6. 우리나라의 원조 비구속화 계획
우리나라의 2009.5 제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향후 2015년까지 

전체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75% 이상(무상원조는 2012년까지 75%, 

2015년까지 100%, 유상원조는 2012년까지 40%, 2015년까지 50%)까지 
높이고, 최빈국 고채무빈국 대상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90%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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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조는 2012년까지 100%, 유상원조는 2012년까지 80%, 2015년까지 
90%)으로 제고하는 비구속성 원조 계획을 확정하였다. 

. 비구속성 원조의무가 우리나라 원조기관  

   에게 부여하는 의미

1. 제도의 취지에 따른 일반적 의미
구속화된 원조의 경우는, 국산부품의 사용, 기술 사용허가, 투자요

건, 연계무역, 또는 유사한 요건을 통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국제
수지 계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치로서 WTO 정부구매협정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GPA"라 함) 제16

조상 금지되어 있는 대응구매(Offsets)와 유사한 내용을 지닌다. 따라
서 구속성 원조에서 비구속성 원조로의 전환은, 공여국의 원조담당 
기관이 자체의 조달시스템을 이용시에 원조관련 조달시 국내공급업체
와 더불어 해외공급업체에게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원조관련 조달에 있어 국제경쟁입찰의 필요
성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DAC 권고(Recommendation)는 국제법상의 법적 의무를 창설
하지는 않지만, 매년 그 권고이행 정도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통해 회
원국에 대해 사실상 간접적으로 권고내용의 이행을 강제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앞에서 밝힌 2008년 DAC 비구속성 원조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우
리나라의 무상원조 담당기관인 KOICA가 실시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 사업(직업훈련원 건축, IT 인프라 구축 등)은 투자 프로젝트
로 분류되어 비구속화 및 국제입찰의 대상이 된다.9) 

9) 그 외 건축이 포함되지 않고, 총사업비 대비 기자재 지원비율이 낮은 순수 역량강
화 사업은 비구속화 제외 대상인 FTC로 분류되며, 해외봉사단파견,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등의 기술협력, 대규모 민간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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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라 함)을 통한 
유상원조의 경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유상의 원조를 실시하면서 
공여국의 공급업체를 조달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수원국에게 큰 부담
이 되므로 무상원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구속화의 필요가 크기 때문
에, 이러한 원조에 따른 관련 조달에 있어서도 국제입찰 실시의 필요
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DAC의 권고에 따르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조달 시스템 사용하여 원조관련 조달집행시 비구속성 원조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원국 조달 시스템 발전 정도에 따라 수원국의 조
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할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10) 

이와 더불어, 공여국의 수원국 현지사무소 또는 공관을 통한 현지조
달의 경우, 계약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국제경쟁입찰이 비용효과적이
지 않은 경우(SDR 700,000 이하)를 전제로,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원국 조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여국이 직접 
현지 조달을 실시할 경우 입찰 자격에 국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한 

(F/S), 식량원조, 행정성 경비 또한 또한 비구속화 제외 대상이다. 개별 프로젝트내 
전문가 파견, 국내초청연수도 비구속성 예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일괄입찰
시 비구속화의 대상이 된다.

10) 원조의 집행을 위한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은 대부분의 수원국 조달시스템이 
투명성, 공정성 등이 아직까지 

  완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조시 사전적이나 동시에 수원국 조달개혁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세계은행은 2007.6 방글라데시에 개발도상국 조달개혁 지원 사
업인 Public Procurement Reform Project 를 실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
회(IDA)로부터 총 2천 5백만 달러의 차관을 방글라데시가 제공받는 것을 승인하였
는데, 이 조달개혁 사업은 조달 관리 감독의 개선, 숙련된 조달전문 인력양성, 전
자정부조달의 도입, 투명한 조달절차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 계획은 시민사회, 민
간 전문가 들의 참여를 통해 공공 조달시스템의 효율극대화를 위한 인식을 제고하
는 성과를 목표를 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 공공조달관행에서의 비효율, 열악
한 금융관리, 부패, 공무원 서비스의 낮은 질 등이 조달 비용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사적 부문에서의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방글라데시에 나타나고 있어, 이
러한 악순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이 사업의 동인이 되었다(김대식, 조달정책동
향(2007.7, Vol.11), 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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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투명 경쟁적 조달 실시 경우도 비구속성 원조를 간주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영어 및 현지어로 수원국 내에 입찰 공고를 실시하
고 모든 국적의 기업이 참가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는 조치 등이 수
반될 필요가 있다.

2. 국제경제법적 의미
과거 다양한 무역장벽을 통해 자국산업을 배타적으로 육성해온 선

진국과 자국산업 육성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전에 자유무역을 향
한 시장개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 개도국간의 해묵은 대립문제와 마찬
가지로, 과거 자국 공급업체만이 제한적으로 관련 조달에 참여하는 
배타적 구속성 원조를 통해 많은 선진국들이 개발원조 자금을 사실상 
자국내로 흡수해왔다. 이러한 과거의 상황과 달리, 최근 국제원조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 추진하면서도, 비구속성원조의 원칙하에 
본국 공급자만의 자국 원조 프로그램 조달참여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최근 WTO 정부조달협정(GPA)와 같은 다자정부
조달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한, FTA 등을 통한 양자정
부조달 시장개방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 미 FTA, 

한 EU FTA 정부조달부문 협상에서도 양자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지
속적으로 노력을 한 바 있으며, 국제연합(UN), 세계은행(WB),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
고 있다.11) 

11) 이와 별론으로, 국제개발은행에 우리나라가 선택한 trust funds는 현재도 모두 
untied로 제공되기는 하나,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가 사용처에 대한 간섭이 가능하
므로, 이들 개발사업발굴 및 타당성 조사사업에 국내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우회적 
형태로 국내 업체의 개발원조 사업기회를 제고하자는 논의도 가능하다. 다만, 최근
에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und와 함께 Local Organization Fund가 많아졌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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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내 지역조달 확대도 추구하지만, 원칙적으로 국제경쟁을 지향
하는 국제원조의 비구속화는, 이러한 국제적 정부조달시장의 자유경
쟁원칙 심화의 한 양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확대에 대응한
   법제 정비 

1. KOICA 국제조달지침 제정 사례
KOICA는 무상원조 조달집행과 관련하여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

한 조달 및 계약규정’ 을 두고 있으며, 특히 최근 비구속성 원조 확대
를 위해 기존 ‘국제입찰에 관한 기준’을 대체하는 ‘국제조달지침’ 

(International Procurement Guideline)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조달계약방식의 선택과 관련하여, 본부입찰과 현지입찰,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의 기준을 규정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제고
를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수원국 조달시스템의 활용을 
강조하는 Paris Declaration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또한 수원국 조달시
스템의 이용과 관련된 절차를 포함시켜 동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고 
수원국 조달역량이 당해 계약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지 평가를 거치도
록 하였다. 또한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기존에 입찰일 10일전 공고에
서, 40일전 공고원칙(긴급시 단축가능)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입찰문서(Bidding Documents)에 대해서도 영어로 제공할 수 있
도록 하고, 특히 입찰보증과 관련해 동일한 보증내용의 기존 양식도 
허용하면서도, 별도로 보증서 양식을 제공하여 통일성을 기하도록 기
존 제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기존의 전자조달시스템 입찰방식에서 국
제입찰에서는 서면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입찰문서의 제공도 본부국

문에, 볼리비아 등을 제외한 페루, 칠레 등의 개도국은 구속화된 형태의 원조에 대
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중남미의 경우처럼, 그러한 논의의 제한사항도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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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입찰은 본부전자시스템을 통한 제공을 하나, 현지사무소 국제입찰
에서는 서면제공 방식을 병행토록 하며,12) 입찰서 접수도 우편을 포
함한 서면 접수도 허용하였다.

입찰적격심사와 관련하여, pass/fail 형식의 사전적격심사(PQ) 기준을 
도입하고, KOICA 협력업체 등록심사과정은 생략하여 간소한 입찰등
록신청서 제출로 대체하였다.13)

2. 국내 원조 관련 법령에 관련 비구속적 원조 
  집행 근거 규정의 마련 

DAC 가입을 통한 비구속적 원조실시의 국제적 의무와는 별도로, 

국내법적으로 비구속적 원조를 입법화해 의무화하는 것은 지금 단계
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제경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면서도 개발원조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합리적 기회를 획
득하도록 하야 하는 우리나라의 이중적 상황과 충돌되며, 무엇보다도 
비구속적 원조에 관한 DAC의 대응은 아직까지 권고 사항에 대한 이
행검토 수준이라는 것도 의미를 지닌다.

앞서 언급한, 비구속성 원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확대, 수원국 조달
시스템의 이용, 현지입찰의 활성화의 내용을 포섭하는 형태로 유상 
및 무상원조와 관련된 법률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KOICA가 체결하는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다
12) 실무적으로 KOICA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중심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공급업체의 조달제도 참여확대와 더불어, 해당 업체의 진정성이나 인증 문제를 
해결함이 어려운 과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국제입찰의 확대와 더불어, 국내의 참여
업체에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계속 시행할 수 있으나, 해외공급자에게는 일반문서
를 통한 참여를 허용하는 과도기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공급업체의 등록절차에
서 업체의 진정성을 최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13) 예를 들어, 기존 조달협력업체 등록신청시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되어 있거나, 업
체등록심사서에 산업훈장 포상 등 업체표창을 반영하는 등 많은 내용이 국내공급
자를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어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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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것인지 문제된다. KOICA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자신의 이름
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힘든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KOICA가 외교통상부의 지휘를 받고 있고, 조달계약에서 공공재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최소한 
국가계약법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OECD DAC의 기준에 
맞추어서 KOICA 규정들을 정비하고 Procurement Guideline을 제정할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등 규정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현재 국가계약법 제4조 제3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은 계약의 목적, 성질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
령’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KOICA

의 국제입찰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
행령 등 대통령령에서 비구속성 원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대한 근거규
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근거로 수출
입은행을 통해 시행되는 유상원조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등에 비구
속성 원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비구속적 원조 제고를 
위한 조달집행의 기본방향을 천명하고, 관련 조달에 있어 DAC 기준
에 따른 국제입찰, 수원국 현지입찰 및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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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박사는 2009년도 KOICA 용역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우리나
라가 OECD 회원국으로서, 또한 작년 말 가입한 DAC 회원국으로서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셨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DAC 회원가입을 계기로 조만간 시행을 앞둔 국제개발협력기
본법 등에 이러한 원조양태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가.

둘째, KOICA가 체결하는 계약도 상대방의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가.

셋째, 구체적으로 개발협력(ODA) 활동은 어떠한 내용의 규율을 받
게 되는가.

1. 국내 입법화의 필요성 검토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대식 박사의 의견에 동의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
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
률이지 현재 KOICA와 수출입은행 2개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ODA) 대상기관을 직접 규율하기 위한 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 기관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로 나뉘어 
있어 정부 내의 정책협조 내지 공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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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계약법의 적용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설과 소극설로 나뉜다.

양자간 개발협력(bilateral ODA) 중 무상협력은 KOICA, 유상협력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는데 이들 기관은 각기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의 예산지원과 업무감독을 받으며, 그에 따른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구속성 원조의 제공은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마땅히 규제가 행하여져야 한다는 견해(적극
설)가 있다. 그리 함으로써 자의적인 원조의 집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국가계약법은 그 적용대상이 국가이지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
을 갖는 KOICA는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소극설)가 있다. 

본래 국가계약법은 정부기관이 각종 조달구매행위(inbound)를 함에 있
어 계약과정에서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주요 사항을 표준화, 정
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효율적으로 ODA를 집행
(outbound)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더
욱이 계약 상대방이 외국인,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관할권(jurisdiction)

의 문제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으며, 그 위반 시에도 국제관계상 효
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ODA 활동에 국가계약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입찰, 투명성, 공정성 등의 원칙은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ODA 활동의 규율
그렇다고 ODA 활동이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ODA 활동은 일정한 지도원칙(Guiding Principles)에 의거하여 
계약 베이스로 이루어지게 된다. KOICA의 경우 ‘대외무상협력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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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바, 비록 
내규이지만 국가계약법, MDGs, DAC 지도원칙 등 국내외 규범에 입
각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의거하
여 수출입은행을 통해 시행되는 유상원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 법에 비구속성 원조
의 기본방향을 천명하고 DAC 지도원칙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는 정도
의 규율은 무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법으로 원칙과 기준
을 정해 놓고 ODA를 실시한다면 한국이 뒤늦게 참여하였지만 투명하
게 ODA를 시행한다는 인상을 DAC 회원국은 물론 수원국들에도 심
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원조기구나 주요 회원국들의 업
무처리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지나치거나 모자란 규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DAC ODA는 현재 국제적인 차원의 규범(international regime) 

적용을 받고 있다. 즉, 2001년에 유엔이 마련한 ‘새천년개발계
획’(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을 중심으로 한 ‘ODA 레짐’

을 따라야 하는데, 이는 규범화된 국제관습이라 할 수 있다. MDGs는 
평화 안보 군축, 개발 및 빈곤퇴치, 환경보호, 인권과 민주주의 등 
8개 분야에 걸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ODA 레짐은 1961년에 
DAC가 창설된 이후 국제사회의 필요와 이에 부응하는 DAC 회원국들
의 제안 협상 동의를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으로서 ODA 레짐을 앞장서 준수하고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고 하겠다.

그 밖에 유념해야 할 사항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과 같은 청렴규정(Integrity provisions)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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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관련된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이태주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세 가지 점만을 지적하고 함. 

1. 평가중첩문제의 해소 
현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평

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3조를 
보면 외교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단의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이러한 지도, 감독권한에는 평가권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이렇게 볼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위
원회의 평가와 외교통상부의 평가가 중첩될 가능성이 존재함. 평가와 
관련하여 양 기관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함. 

2. 사전평가의 중요성 
사후평가 뿐만 아니라 사전평가가 중요함. 사전평가와 관련하여 우

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
함. 예를 들어 법제정비지원사업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런 분야까지 
진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만약 이 분야에 진출한다면 어떤 법
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함. 이러한 평가작업은 법률전문가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분야의 ODA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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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달평가의 필요성 
사업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조달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조달은 실제 사업비가 지출
되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는가가 사업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조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 중요함. 따라서 조달금액이 적정한지, 조달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함.  


